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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지난 6월 화물연대와 

논의한 바를 충실히 이행해왔습니다.

◈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에도 화주·노동자 6월 이후 안 만났다(11.24, 경향신문)

◈ 화물연대 오늘 파업...대화는 커녕 으름장 놓은 정부·여당(11.24, 한겨례)

□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시, 국토교통부는 현재 운영 

중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등 지속 추진*하고, 품목 확대 등과 관련하여 

논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.

   *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계속해서 주장했으나, 이에 대해 국토부는
수용이 곤란하며 일몰 연장 입장을 견지하였음

□ 이 당시 국토교통부는 향후 안전운임제 제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화물

연대에 안전운임 TF 구성도 제안하였으나,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

국회 입법사항이라고 하며 정부와의 TF 구성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바 

있었습니다.

□ 이에 따라 정부는 화주, 운수사, 화물차주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

으로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해왔으며,

 ㅇ 그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정협의(11.22) 등을 거쳐 컨테이너와 

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, 품목 확대는 곤란

하다는 입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

 ㅇ 이는, 지난 6월 화물연대와 논의한 바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, 화물

연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약속은 전혀 

사실과 다릅니다.



□ 당초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개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, 지난 3년간 

한시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

 ㅇ 이에, 정부는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, 

제도 효과가 불문명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

결정한 것입니다.

     


